
성 명 서
발신 : 한  국  교  회  언  론  회  ◎ 대      표   이승영 목사

       KOREAN ASSOCIATION OF CHURCH COMMUNICATION     실행위원장   박영률 목사

                                                        대  변  인   이억주 목사

                                                  (TEL. 708-4585 / FAX. 708-4587)

수신 :                                  ◎ 제공일 : 2004.  6.  21 / 총 3쪽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지난 3월부터 한국행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해 오던 탈북자들이 당초 우리 

정부의 한국행 낙관 예상과 달리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이 6월 17일 확인

되며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이들 탈북자 7명은 중국 길림성(吉林省) 도문시(圖們市)의 탈북자 수용소에 

수감되어 한국행을 원하다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이다. 이들이 잡혀 있

는 동안 우리정부가 한 일은 중국정부의 발표만 그대로 전했다는 비난이 일

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여기저기에서 분통을 터트리는 목소

리가 높다. 

중국에는 탈북자를 돕는 민간단체들이 있으나 이들의 힘만으로는 그 많은, 

수십만 명의 탈북자를 도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탈북자 문제에 관하여 이제

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

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탈북자를 우리 국민으로 확언하라.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을 지키

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다. 다만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라면, 북한을 탈출한 탈북 주민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으로 간주, 이들



의 보호에 대한 확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탈북자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공산독재 체제를 탈출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우선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어 최소한의 인권과 

생명이 보호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자유의사에 의한 정

치적 선택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3. 탈북자에게 난민협약상의 기본적 의무를 적용하라. 

탈북자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중

국은 이들의 자유의사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지역을 

탈출한 이들에게, 중립적인 제3자의 참여 없이는 강제 송환과 같은 불상사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탈북자가 강제적으로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이들

이 받을 혹독한 형벌과 처우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4.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력을 보여주라.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국제난민법”과 “인도주의 

원칙” “인권보호차원”과 “국민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인권

을 중요시하는 국가들과 연계하여 국제적으로도 호응을 이끌어 내어 탈북자

의 문제가 국제･외교적으로도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탈북자 문제에 기독교는 하나 된 힘을 모아야 한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인권을 중요시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

다. 그 동안 기독교에서는 탈북자를 돕는 일에 치열하게 노력한 사례가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적 상황 변화 때문에 탈북자의 인권 유린에 대하

여 침묵하는 모습도 보인다. 탈북자문제는 국제문제이면서 국민의 문제이요, 

통일의 문제이며 선교의 문제이기도하다.  

탈북자의 비인간적이고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처우에 침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권과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지금이라도 정

부는 탈북자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세워야한다. 탈북자의 인권과 생

명은 외면하면서 남북교류 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올바른 방법

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국민적 지지와 국제적 지원을 얻을 수 없으며 통일 



이후에도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2004년 6월 21일

                     한국교회언론회


